
[삼성 바로잡기 긴급 논평]
삼성 변호인 검찰을 규탄한다!

“노조파괴문건 사건” 철저히 재조사하라!

검찰이 다시 한 번 진실을 외면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S
그룹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했다. “S그룹노사전략”이란 
삼성이 만든 노조파괴 지침서로서,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
다. 이에 당사자인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동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건희 회장 및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사한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문서를 삼성그룹이 작성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다.

검찰이 삼성이 작성한 증거가 없다고 한, 이 노조파괴 문건은, 해당 문건 폭로 직후, 삼
성그룹이 스스로 작성사실을 인정했다. 물론 1주일 만에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그러나 
2014년 1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은 에버랜드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파괴문서가 삼성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따라 노조탄압이 이루어
졌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고, 법원에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왜, 검찰의 눈에는 보이
지 않는가? 검찰은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감추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삼성의 무노조라는 비정상적인 헌법유린에 동조하는 공범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삼성그룹에서는 부당한 노동탄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삼성전
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센타 폐업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겪고 있다. 에버랜드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징계, 고소고발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 코닝, 삼성테크윈 등의 노동조합
은 구성원을 무시한 일방적인 매각에 맞서 싸우고 있다. 반올림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
야할 과제다. 노조 없는 삼성전자에서는 수십, 수백의 ‘황유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이 존재하는 한, 삼성그룹에서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길은 멀고 험
난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인권을 유린하는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끝낼 수 있는 방법



은 “S그룹노사전략” 문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작성자와 실행 주체를 밝혀 처벌할 
때 가능하다. 검찰의 궁색한 조사결과를 철회하고 당장, 재조사해야 한다! 노조파괴 문
건 작성자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 철저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외면한다면 
검찰은 결국 삼성의 변호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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